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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본질을 

 

왜곡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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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본질을 

 

왜곡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평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오늘(4

 

월 2

 

일) 

 

대한변호사협회(

 

이하 ‘

 

대한변협’)

 

의 

 

웹사이트에는 ‘

 

공보이사 

 

논평’

 

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변협의 

 

보도자료가 

 

게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한변협의 

 

공보

 

이사는,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최재호의 

 

여기자들에 

 

대한 

 

술자리 

 

성추

 

행에 

 

관하여 “

 

왜 

 

검찰이 

 

언론인과 

 

한계를 

 

넘어가는 

 

술자리를 

 

만들고 

 

여기자들 

 

또한 

 

그런 

 

자리에 

 

응해서 

 

수모를 

 

당하는지 

 

의문”

 

이라고 

 

하면서, 

 

검사와 

 

술자리를 

 

가진 

 

여기자의 

 

행동에 

 

대하여 “

 

권력에 

 

유착해 

 

편히 

 

취재하려는 

 

언론의 

 

일탈”

 

이라고 

 

평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변협 

 

공보이사의 

 

평가가 

 

이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도하고, 

 

전

 

형적인 「

 

피해자 

 

유발론」

 

적 

 

시각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극히  

 

부적절하며, 

 

성인지 

 

관점의 

 

부재를 

 

넘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

 

한 

 

수준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평이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변

 

호사단체의 

 

공보 

 

책임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대한변협의 

 

회

 

원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대한변협은 

 

이 

 

논평이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오후 5

 

시까

 

지도 

 

웹사이트 

 

첫 

 

화면에 

 

게시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거나 

 

사과하는 

 

입장발표

 

도 

 

하지 

 

않다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자 

 

이를 

 

삭제하는 

 

무책임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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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남성중심의 

 

법조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 

 

심각한 

 

사태임을 

 

지적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대한변협은 

 

즉각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

 

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며, 

 

논평 

 

작성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2012

 

년 4

 

월 2

 

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